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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

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

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

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

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정책, 스타트업정책, 정책 패러다임 변동

Ⅰ. 서론

한국 창업·벤처생태계가 성숙·안정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의 창업·벤처 생태계는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

지는 선순환 과정 중 성장 및 투자회수 단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최남희, 2017; 최원식 외, 2015). 그

러나 최근 성장 및 투자회수 단계의 성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4,521개 사의 기

업 가치는 172조 8,547억 원으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85조 

5,826억 원(2020년 12월30일 기준)의 44.8%에 달하며, 이중 기

업 가치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320개 사로 나타났다(중소벤

처기업부, 2021). 2010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우아한 형제들

은 2018년 기업가치 3조 원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였고, 
2019년 해외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었다. 벤처투자회

사인 KTB네트워크는 우아한 형제들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625억 원을 회수하였다(김소희, 2021. 3. 30). 또한 쿠팡의 미 

뉴욕거래소 상장으로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복
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정주원·최예빈, 2021. 4. 13).     
반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소되

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다. 준비되지 못한 창업에 기인한 높은 

폐업률(조덕희, 2014), 사업실패 창업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낮은 재창업률(김나라, 
2017), 기술기반창업 보다 소위 생계형 창업으로 불리는 영세 

자영업종의 높은 창업 비중(조덕희, 2014)이 대표적인 사례들

이다. 
창업·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 증가<그림 1>와 더

불어 정부의 창업정책 역시 계속 변하였다. 우리나라 창업정

책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이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벤처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벤

처붐이 일었으나, 신생 코스닥의 미성숙한 관리시스템 및 정

책지원의 역기능(dysfunctions of government sponsorship)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거품(bubble)이 붕괴되자 곧 사그라지고 말

았다(한정화, 2006). 그 후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과 

더불어 기술기반 창업정책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08; 
2014, 중소기업청, 2005).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정책 지원 대상을 청년(관계부처 합동, 2010; 2012; 2018), 여

성(중소기업청, 2006;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9), 중장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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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중소기업청, 2011a; 2013)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업을 실

행하였다. 그리고 기술 및 청년 창업의 교두보로서 대학창업 

교육 및 사회 전반적인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2013; 교육과학기술부, 
2011; 중소기업청, 2011b)확산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

법」이 제정된 제5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창업정책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였다. 정부 창업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창업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본 연구는 Hall(1993)의 정책변화이론을 분석틀로 사

용하여 각 정부별 창업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자료: 빅카인즈(2020)
주 : 빅카인즈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사 검색 가능 

<그림 1> 창업, 스타트업, 벤처 키워드 기사 수 변화 

Ⅱ. 선행연구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다룬 선행학술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창업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안상봉·신용준(2017)과 홍충기 외(2019)가 있다. 안

상봉·신용준(2017)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을 정권별로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

로 창업정책을 직접 지원제도(조세지원, 금융지원 등), 간접 

지원제도(창업교육 등)로 구분하였다. 홍충기 외(2019)는 한국

중소기업정책 60년사를 조망하며 창업·벤처정책의 변화를 

<표 1>와 같이 10년 단위로 정리하였다. 정책배경, 정책기조, 
정책수단, 지원체계, 지원 법제를 조사하였으며, 정책성과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두 연구 모두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나, 시기별로 단순 나열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정시기를 다룬 연구로는 하규수 외(2017)와 이우진‧오혜미

(2019)가 있다. 하규수 외(2017)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노

무현, 이명박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기조, 성과, 한계점을 살

펴보았다. 하규수 외(2017)는 상기 열거식 현황파악을 넘어 

창업→성장→투자회수(또는 시장퇴출)→재투자(재도전)로 이어

지는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

으나, 창업정책을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과정의 일환으로서 일

부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우진‧오혜미(2019)는 박근혜 정

부의 창업정책을 주무부처, 지원수단, 성장단계별로 분석하였

다. 교육, 공간 및 시설,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와 같은 기

능별로 세부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창업생태계 중심의 정책기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정 세부 창업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설명환·최종인(2017)이 

있다. 창업보육센터 단일 사업에 한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별 정책 변천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창업보육의 현

황을 살펴보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연구는 주제와 주요 변

인을 파악하였다. 그 외 백훈(2012)은 벤처정책 발전과정을 

기술하며, 창업정책의 일부를 포함하였다. 1986년부터 2012년
까지 태동기, 성장기, 조정기, 내실화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벤처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상기 연구들은 특정시기

와 특정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중장기 

창업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분 경제발전단계 창업·벤처정책 주요내용변화

1960년대
(`60~`69)

산업화 
태동기

부재기

1960 상공부 중소기업과 신설
1961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1961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정
1964 중소기업육성정책 발표
1966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6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1970년대
(`70~`79)

중화학공업 
육성기

준비기

1974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 설립
1976 신용보증기금 설립
1978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1979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1980년대
(`80~`89)

주력산업
성장기

발아기

1981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설립
1982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설립
1984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설립
198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1990년대
(`90~`99)

경제개방화
추진기

태동·성장기

1995 벤처기업협회 설립
1996 중소기업청 설립
1996 코스닥시장 설립
199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1998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

2000년대
(`00~`09)

경제선진화
진입기

내실화기
(정책 금융 
선진화)

2002 벤처기업건전화 방안 발표
2002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02 비즈쿨지원사업 시행
2003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마련
2005 모태펀드 결성 및 
한국벤처투자 개소
2006 벤처기업확인 제도 개편
2006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발표

2010년대
(`10~`19)

혁신경제성
장 추진기

재도약기
(정책 금융 
다변화)

2011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2011 엔젤투자 매칭펀드 도입
2013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201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시행
2016 크라우드펀딩법 제정
2017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2017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발표

<표 1> 창업·벤처 정책 시대별 변화

자료: 홍충기 외(2019: 5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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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2012a; 2012b)은 정책학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민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창업정책을 포

괄하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조직, 법률, 예산 범주로 나누

어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기별 정책사례를 포함하

였으며, 정책도구 간 정합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창업을 포

함한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다루고 있어, 창업에 대

한 세부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정책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적 분석 틀에 의한 체

계적인 분석으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3.1 이론적 배경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 민주

주의 성장, 국제화와 같은 정치‧사회‧문화‧경제 변화에 의해  

창업환경 역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창업법」와 같은 관련법 제정, 다양한 세부사업 추

진, 거버넌스 변화(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를 추

진하였다(안상봉·신용준, 2017; 홍충기 외,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외부 환경 또는 정권의 변화가 아닌 패

러다임 변동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

(Policy Paradigm)”의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Hall(1993)에 따르

면 정책 패러다임은 “정책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뿐만 아니라 다루어야 할 문제의 본질까지 명

시하는 이상과 규범의 틀(framework of ideas and standards)”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은 너무도 당연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 본질의 파악, 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 달

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그 안에서 구체화된다. 그렇지만 이

러한 패러다임 역시 변할 수 있으며, 변할 때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Hall(1993)은 여섯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먼저, 기존 패러다임이 안정기를 지내고, 이후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이요소들이 나타나 쌓이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조금씩 바꿔보려는 

실험기를 거친다고 하였다. 실험기의 정책이 실패하면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와 영향력은 손상되고 이를 대신할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정책결정자, 정치인,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등

장한다는 것이다. 그 중 우위를 선점하고 권위를 얻는 패러다

임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다시 정착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패러다임 안정기→변이의 축적기→실험기→권위의 

손상기→경합기→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로 설명할 수 있다

(Hall, 1993; 정정길 외, 2010). 
Hall(1993)은 정책 패러다임 개념과 함께 정책변화를 세 가

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1차원 변화(first order)는 기본적인 

정책도구 수준에서의 변화(policy instrument change)로서 변화 

수준이 기존 정책에서 사소한 적응이나 조정 등으로 이뤄지

는 것을 말한다. 둘째, 2차원 변화(second order)는 정책 목적

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로서 기존의 목표들을 유지하면서 수단과 방법이 개선

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정책수단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의 정책수단이 폐지될 수도 있다. 셋째, 3차원 변화(third 
order)는 정책 결정의 이념 및 목표의 변화로서 새로운 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기본 방향도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 2차
원 변화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그 패러다임을 유

지하면서 정책에 맞추는 과정인 ‘정상 정책결정’ 내에서 이뤄

지는 변화인 것이다. 반면, 3차원 변화는 패러다임 변동을 말

한다. 이는 정책논의에 따라 종합적 차원에서 급진적인 변화

가 발생하고 기존과는 매우 상이한 과정이 수반된다. 예를 들

어 설명하면, 1차원 변화는 경제정책 중 세부사업 예산 조정 

등 정책수단의 수준의 변화를 말하고 2차원 변화는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는 유지되면서 새로운 금융통제 제도가 추진되는 

등 정책수단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3차원 변화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정정길 외, 2010). 3차원 변화인 

정책 패러다임 변동은 개별 정책 메커니즘의 변화 또는 다른 

메커니즘으로의 대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내부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김명희, 2017). 위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수준 정의 특징

일반적인 
정책결정

1차원 
변화

기존 정책 수단 
설정·수준 변경

- 기존 정책 목표 및 수단 유지
- 점진적 정책

2차원 
변화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 

- 기존 정책 목표 고수

정책 
패러다임 
변동

3차원 
변화

새로운 정책  
목표 설정 

- 기존 정책과 단절
- 급진적 정책

<표 2>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요약 

자료: Hall(1993)을 저자 정리

정책변화 유형화를 활용한 양승일(2014)과 김명희(2017)는 

정책이 변할 때 정책목표, 정책 산출물, 기술·정책 환경 이렇

게 세 변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정책변화를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1차원 변화는 정책

목표나 정책 수단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정책 수단 수준만 변

동되고, 2차원 변화는 목표 변동 없이 정책 수단 및 환경이 

바뀌게 되며, 3차원 변화는 정책목표, 수단, 환경 모두 변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책변화 유형에 따른 구분은 정

책변화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꼭 순차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진 않다고 언급하였다.
정책변화와 관련된 모형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외에 

정책지지연합모형,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정책흐름모형이 

있다. 이중 정책지지연합모형과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주

요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주로 살펴본다. 그래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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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화 정도를 감지하고 이해관계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데 유용하나, 신념과 같이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흐름은 잘 보여

주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사결정에 중점을 둔 모형이기 때문

에 체계적인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법」제정이후 창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지 약 35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체계

적으로 장기간의 창업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을 활용하여 창업정책을 

분석하였다.

3.2 분석틀

본 연구는 1981년 이후 각 정권별 창업정책을 정책 패러다

임 변동모형의 정책변화 유형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권별로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변화 유형이 어떠한

지 알아 볼 것이다. 1981년부터 1992년까지는 두 정권의 시기

가 있었으나, 창업정책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하나의 시기로 

살펴보고 나머지 시기는 각 정권별로 살펴보았다.
정책변화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 각 시기별로 정책목표, 정

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석 단위를 통해 자료

를 분석하고 각 시기별로 어떤 수준으로 정책변화가 일어났

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자료를 살펴보고 

정책변화 유형 분석 단위에 적용하였다. 분석 단위에 실제 자

료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정책목표 변화는 관련 법과 관련 

부처의 창업정책 목표를 살펴보았다. 정책수단과 그 수준의 

변화는 다양한 직·간접 창업정책(금융지원, 조세지원, 창업교

육, 시설 및 공간 지원,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 등)과 정책

을 수행하는 조직들(중소기업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책 변화 유형의 
분석 단위

분석 자료

정책목표 - 각 시기별 창업관련 법의 목표 및 관련 정책 목표

정책수단
- 각 시기별 창업정책 내용

- 각 시기별 창업정책 관련 사업 및 조직

정책수단 수준
- 각 시기별 창업정책의 세부사업 내용

- 각 시기별 관련 조직의 역할 수준

<표 3>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분석과 관련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절차 및 분석틀은 <그림 2>과 같다. 창업정

책의 패러다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각 정부별 창업정

책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각 정부별 창업

정책을 정책목표, 수단, 그리고 수단의 수준 측면에서 살펴본

다. 

<그림 2> 연구절차 및 분석 틀

1차원 변화(정책수단 수준의 변화)는 세부 창업정책 수준의 

변화를 말한다. 다음으로 2차원 변화(정책수단의 변화)는 말 

그대로 정책수단(또는 조직)이 신설, 유지, 폐지 등 정책수단

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3차원 변화(패러다임 변동)는 관련 

법의 제·개정 및 그 시기의 정책목표의 변화, 그에 따른 정책

수단 및 정책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예
를 들어 시설·공간 지원 등 간접지원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세

부적으로 예산이나 지원 정도가 바뀌면 1차원 변화이다. 하지

만 시설·공간 정책이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정책이 추진된다면 2차원 변화인 것이

다. 마지막으로 창업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이에 수단과 환경이 변화하면 3차원 변화이다. 이런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분석자료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공개된 정부 자료 미비로 제목에 

“창업” 키워드를 포함한 195건의 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1). 1998년부터 2020년까지는 現중소벤처기업부(前중소기업

청), 現산업통상자원부(前통상산업부, 前산업자원부, 前지식경

제부),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前미래창조과학부), 現교육부(前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업무 보

고자료, 회의자료 등 202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만 뉴스 

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세부정책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

능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시기별 참

고 자료의 수는 <표 4>와 같다.

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20)(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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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건수 비고

1981년~1992년 109 신문기사
(195)1993년~1997년 86

1998년~2002년 20

정부문서
(202)

2003년~2007년 15

2008년~2012년 24

2013년~2017년 4월 78

2017년 5월~2020년 4월 65

합계 397

<표 4> 시기별 참고 자료 건수

(단위: 건)

정부 문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생산되었는지 살

펴보면 <표 5>와 같다. 단일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前통상

산업부, 前산업자원부, 前지식경제부 포함)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중소벤처기업부(前중소기업청 포함)가 36
건이었다. 2002년까지 산업통산자원부 문서가 가장 많았지만 

2003년 이후 문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

우 2003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정책업

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관련사업

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구분
1998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7년 4월

2017년 5월~
2020년 4월

합계

중소벤처
기업부

3 7 8 11 7 36

산업통상
자원부

16 4 5 8 5 3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0 0 0 18 16 34

교육부 0 0 3 8 1 12

관계부처합동 1 4 8 32 35 80

기타 0 0 0 1 1 2

<표 5> 시기별 정부 문서 건수

(단위: 건)

주: 현 정부조직 기준으로 분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포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포함)로 구분

2013년 이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前미래창조과학부 포

함), 관계부처 합동(두 개 부처 이상 추진)의 문서가 대폭 증

가하였다. 전자의 경우 ICT,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창업정책

이 추진되었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국무조정실, 금융위

원회,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정책에 참여하였기 때문이

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지원과 창업교육 사업, 국무조정실은 

규제완화, 금융위원회는 보증체계 추진과 같이 부처 고유 기

능과 연계된 창업정책을 추진하였다. 

Ⅳ. 역대 정부별 창업정책

4.1 제5·6공화국(1981년-1992년)

1960~70년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1980년대에는 중

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창

업 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었다(오철호 외, 2012). 
그 가운데 1986년에 「중소기업창업법」이 제정되어 체계적

인 창업정책을 집행하였다. 「중소기업창업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

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

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

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

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 이라고 하여 본격적인 창업지원 정

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창업법」의 목표로 인해 창업 촉진과 성

장 지원에 있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추진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원 정책들(금융지원, 조세지원, 제도개선, 창업

교육 등)도 실시되었다. 기존에 진행되던 금융 및 조세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각종 규제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이

전 창업정책보다는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

면 창업예비학교 개설, 창업총서 발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 추진, 창업상담창구 설치, 창업제도 설명회 등

이 진행되었다. 조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

되어 정책집행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렇듯 제5‧6공화국 시기에는 「중소기업창업법」의 제정으

로 창업정책이 전면에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체계적

이며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정책목표·수단·수준은 이전보다 급격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4.2 문민정부(1993년-1997년)

문민정부 시기는 WTO 출범과 지방자치 실시 등으로 중소

기업과 관련된 외부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중소기업 정

책의 기본 방향을 ‘보호·지원’에서 ‘자율적 운영·경쟁’으로 수

정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창업

정책의 초점 역시 창업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양적인 관점에

서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유지의 질적인 관점으로 수정

되었다. 창업 촉진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의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박준

경, 2013).
제도 및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되었다. 

병역특례업체가 창업기업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창업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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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연구원 또는 교수의 창

업 휴직을 허용하고, 국가 기술 및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지

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인터넷 

보급 시작과 더불어 창업지원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으며, 기업의 정부 사업 지원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정부 조직 측면에서 보면 1996년 중소기업청이 출범하여, 

앞선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

었다. 

4.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국민의 정부 시기는 IMF 외환위기로 중소기업 정책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 벤처기업법)」2)을 통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

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벤처기업법」제

정으로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이 수정되었다. ‘농어촌지

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 촉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이 삭

제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 추가되었다.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는 달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인력·입지 공급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관련 정책 수단도 컨설팅, 정보제공, 창업 교육보다는 금

융 및 조세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추진되었으며 부품소

재·IT·바이오·콘텐츠·환경 및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조

합에 재정자금이 중점 출자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이 연장되었다. 이외 「벤처기업법」제정으로 벤처인

력 인큐베이터 사업 추진, 지역별 벤처기업과 교육수료생이 

참여하는 벤처 커뮤니티 구축, 우수 교육생을 상대로 벤처기

업 인턴제 실시, 벤처기업 및 교육생 DB 구축을 통한 구인/
구직 알선, 新기술창업보육(TBI)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정책집행 조직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심이며 벤처기

업활성화위원회,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

루어졌다.

4.4 참여정부(2003년-2007년)

참여정부 시기에는 재벌개혁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

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창업정책

을 중소기업 성장단계(창업, 성장, 구조조정)에 맞춰 추진하였

다(중소기업청, 2003).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특히 기술창업에 집중하였다. 특히 벤처 버블 붕괴를 이후 벤

처 투자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중
소기업청, 2005). 「중소기업창업법」 목적에서 투자 촉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창업 이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을 맞추었다. 투자를 통한 창업은 「벤처기업법」 중심으로 

집행되어 사실상 창업지원과 창업투자를 구분하여 정책을 추

진하였다.
정책 수단은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 정책을 유지하되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추가

되었다. 초기 기술사업화기업 투자제도 신설, 기술창업 전문

교육(PIE), 테크노파크(Techno-Park)의 기능 확충, 지역기술혁

신센터(TIC) 운영,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개선·운영, 신기술사업

화 디자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창업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창업

이후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5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가 기업친화적으로 바뀌

었다. 창업정책에 있어서 공장 및 법인설립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부각되며, 관련 사업들이 신설·추진되었다. 이전 시기와 비교

하여 청년, 여성, 제대 군인, 노령층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책수단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기

업가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기업가정신센터’ 설

립, ‘청년 프론티어’ 사업,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 재택창

업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행사 및 네트워트 지

원사업이 신설되었다.  
기존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개편되면서 중소기업청의 

창업정책 역할이 증대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업교

육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정책은 국가

경쟁력강화회의,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서 결정되었다.

4.6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불공정거래 척결, 
소상공인 지원 등이 중심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정책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다만 창업 생

태계 관점에서 창업 이후 기업 성장 및 실패 기업의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창업 지원센

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의 수단

으로 활용하였다(이성욱, 2014). 정책수단은 이전보다 더 다양

해졌으며, 지원 수준도 향상되었다.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

템 도입, 창업플랫폼 구축,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벤처1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적용하고 추진한 것은 1998년-2002년이므로 국민의 정부에 포함
시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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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멘토링, TIPS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강화, K-스타트

업 출범 사업이 추진되었다. 
행정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창업정책

이 추진되었으며, 글로벌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대학산학협

력 관련 정책은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7 문재인 정부(2017년-2020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우수인력 유치와 적극적 벤처투자 등

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창

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

업의 선순환(창업-실패-재도전)과 투자의 선순환(투자-회수-재
투자)이 구축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중‧후반기에는

「중소기업창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에 큰 변화

를 주었다(<표 6>)3). 창업생태계를 목표에 명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만이 아닌 

‘국민 모두’로 그리고 기존 ‘산업구조의 구축’에서 ‘디지털경

제 시대의 국가 성장동력과 일자리’까지 범위를 넓혔다. 구체

적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ICT 기술 등 다양한 신사업까

지 확대했으며, 산업, 교육,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구성하였다.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

<표 6> 「중소기업창업법」제1조 (목적) 개정안

「중소기업창업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정책 수단과 추진 

방법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째, 창업 개념을 확대·구
체화하여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으로 개념을 바꾸었으며, ‘예비창업자’, ‘재창업’, 
‘재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신산업창업’, ‘기술창업’, ‘초기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기

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경제적 파급 및 고용효

과가 큰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를 10년까지 확대하고 창

업촉진, 사업화, 발굴‧육성, 기반조성 등 신산업‧기술창업에 맞

춘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그 지역에 맞는 신산업‧기술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의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

다. 넷째,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창업지원시행계

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재원, 예산 등 정책집행에 

있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창업법」전부개정과 동시에 2020년 2월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를 제정하여 벤처

투자와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시

도하였다. 기존 「중소기업창업법」, 「벤처기업법」에서 투

자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창업 투자정책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조직에서도 큰 변화가 있

었다. 「정부조직법」,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으로 ‘중소

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으로 창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이루어졌다. 

Ⅴ.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

5.1 정책 패러다임관점 분석결과

위 내용을 토대로 <표 7>과 같이 분석내용과 결과를 도출하

였다. 먼저 정책목표의 변화는 관련 법(중소기업창업법, 벤처

기업법)의 제정 또는 창업정책 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이 있을 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창업정책 목표에 있

어서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5·6공화국, 국민의 정부 

시기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이 제정되고 문재

인 정부 시기에「중소기업창업법」이 전부개정 된 것은 창업

정책 목표를 구축하고 창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추가로 국민의 정부 시기에 「벤처기업법」의 영향으로 「중

소기업창업법」의 목표가 개정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창업정책 목표가 제5·6공화국 시

기에 구축되었고 국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시기에 한 번씩 창

업정책 목표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책수단은 각 정부마다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각 정부마

다 강조하고 중점을 둔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방

향과 수단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기존 창업목표

를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으로 ‘청년기업가정신’을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혁신’을 내세운 창조경제혁신

센터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시기마다 수단이 변하기는 하지만 

자금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 등과 같은 80년대부터 꾸준

히 추진되는 정책수단도 있어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각 시

기별로 중점 방향에 맞게 새로운 정책수단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단의 수준 역시 모든 시기마다 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수준의 변화 폭이 다른 분석 요소들 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정책수단들이 새롭게 

3) 「중소기업창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8월 31일에 발의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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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기도 하지만 명맥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 수단이 없

어지거나 수준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참
여정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정책수단 수준을 살펴보

더라도, 각 정부마다 중점 정책의 수준이 강화되고 이전의 정

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시기별 창업정책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첫 번째 패

러다임 구축은 제5·6공화국 시기에 나타난다. 제5·6공화국은 

「중소기업창업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창업 촉진이라는 목표 아

래, 창업예비학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제도가 신설되어 창

업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관점에서 3차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정책목표는 문민정부로 이어지게 된다. 문민정부는 변화된 외

부환경에 맞춰 양적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했다. 정책목표

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이 도입되고, 중소

기업청이 출범하여 정책 수단과 수준이 강화되었다. 문민정부 

시기의 변화 유형은 2차원 변화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 패러다임 변동은 국민의 정부에서 발생하였다. 

「벤처기업법」 제정으로 전체 창업정책에 큰 변동이 일어났

다. 벤처기업 육성과 기존 기업의 벤처 기업화라는 창업목표

가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기존 「중소기업창업법」 목표도 수

정되었다. 정책수단 역시 벤처 자금(투자), 인력, 입지에 맞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시

기는 새로운 정책 목표가 설정되고, 정책수단이 나타나는 패

러다임 변동, 즉 3차원 변화에 해당한다. 뒤를 잇는 참여정부 

는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창업정책이 

중소기업 성장단계(창업, 성장, 구조조정)에 포함되었다. 「중

소기업창업법」 목적이 개정이 되어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정책 수단 역시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 

목표의 변화 없이 수단과 수준이 변하여 2차원 변화에 해당

한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기업친화적인 정책기조로 바뀌면

서 창업정책 수단이 강화되었으며, 기업가정신을 내세워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수단과 수준만이 변화한 2차원 변

화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도 창업 생태계를 내세워 정책 수단과 수준을 강화하였다. 특
히 정책 수단을 다각화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정책 목표는 기존상태를 유지한 채 수단을 강화했기 때문에 

2차원 변화에 해당한다.
세 번째 패러다임 변동이 나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

맞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창업정책 목표가 변하였다. 
정책수단도 「벤처투자법」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 

창업진흥원의 설립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책목표가 수

정되고 주무부처가 승격되는 등 정책수단과 수준이 변화되어 

패러다임 변화(3차원 변화)에 해당한다. 

5.2 창업정책 이슈 및 시사점

창업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이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원인은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준비가 부족한 생계형

(necessity-driven) 창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윤숙·문성욱, 
2016; 조덕희, 2014). 따라서 일반적인 창업에서 기회형

(opportunity-driven) 창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기회형·생계형 창업 구분은 사실상 사후적(ex-post)인 관점에

서 가능하다. 즉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은 개념적인 구분

으로 실제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으나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도 있으며, 반면 큰 포부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생존

에 급급한 경우도 흔하다. 한편으로는 벤처정책이 사실상 기

회형 창업정책의 역할을 일부분 수행하고 있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

렵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하므로 업력이 늘어난 벤처기업은 창업

정책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고성장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김선우·진우석, 
2020). Shane(2009)은 스타트업4)이 혁신적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5)한다는 믿음은 허구에 지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고성장 기업에 자원을 배분할 것을 제안하

였다. 홍대웅·전병훈(2019)도 스타트업 정책과 스케일업 정책

의 균형을 주장하며, Isenberg(2011)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기반 

스케일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

근 창업관련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벤처)창업생태계 관점 창업정책

의 연속성 상에서 창업→성장→투자회수(또는 시장퇴출)→재

투자(재도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이 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창업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민간투자(회수) 활성화가 부각되었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 규

정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

법”)」이 2020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4)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기반 창업 비상장 기업을 통칭하나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막 시작한 소기업을 뜻한다. Shane(2009)이 언급한 스타트업 역시 
문맥상 영어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스타트업 용어 자체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대상으로서의 스타트업은 일반창
업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국회도서관, 2020).

5) 창업 증가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동태적이고, 복합적이다. Fritsch & Mueller(2004)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은 경쟁을 심화시켜 창업 초기 기업 및 기존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고용을 감소시킨다. 그 후 생
존 창업기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은 다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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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내용 분석 변화 유형

제5·6
공화국

추진배경 ○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 대두, 지속적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중심 창업지원 요구 증대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 특히 농어촌 창업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성장 추구
신규
구축

3차원 변화
(정책 패러다임 

구축)

정책
수단

- 금융지원, 조세지원, 규제 및 제도 개선, 시설 및 공간제공, 창업 교육, 정보제공 등 새로운 정책 추진 변화

수단
수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을 통한 창업정책 수행 기능 강화 변화

문민
정부

추진배경 ○ 창업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 필요/ 창업정책의 내실 있는 집행 요구 대두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기존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강화 등에 초점 유지

2차원 변화
정책
수단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제도 개선 및 연구원의 창업유도 추진 변화

수단
수준

- 중소기업청 신설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창업지원 환경 마련되었으며, 창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변화

국민의 
정부

추진배경 ○ `97년 외환위기 발발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발생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벤처기업 육성과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 촉진
- 농어촌 중소기업설립 촉진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 제외

변화

3차원 변화
(정책 패러다임 

변동)

정책
수단

- 자금·인력·입지공급에 맞춘 정책수단의 변화 변화

수단
수준

- 기존 일반 중소기업 대신 벤처기업 중심 사업 도입 변화

참여
정부

추진배경 ○ 벤처·창업의 양적 확대 대비 낮은 질적 성과(기업 생존율)에 대한 우려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 유지

2차원 변화
정책
수단

- 기존 정책수단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을 추진 변화

수단
수준

- 중소기업청의 역할 및 예산 증대 변화

이명박 
정부

추진배경 ○ 기존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및 기업가 정신 확산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기존 창업정책은 유지 및 기업 친화적 분위기로 정책기조 변경 유지

2차원 변화
정책
수단

- 청년기업가정신, 청년 프론티어 등 새로운 정책방향과 수단을 도입 변화

수단
수준

-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처에서 창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역할 강화 
- 청년기업가정신센터와 같이 부처 간 협업 사업 추진

변화

박근혜 
정부

추진배경 ○ 경제민주화 요구 및 창업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대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기존 창업정책을 유지하면서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유지

2차원 변화
정책
수단

- 금융지원, 규제개선, 창업교육, 시설 및 공간 지원, 사업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사업 추진

변화

수단
수준

- 중소기업청 중심의 정책 집행, 미래창조과학부(글로벌 지원)·교육부(산학협력)는 부처 고유 사업 담당 변화

문재인 
정부

추진배경 ○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창업/스타트업 정책 추진

분
석
단
위

정책
목표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변화

3차원 변화
(정책 패러다임 

변동)

정책
수단

- 창업개념의 다각화 및 구체화, 신산업‧기술창업지원 별도추진, 지방정부와의 책무 규정, 창업지원 시행계획 
설정 
- 창업투자와 관련된 정책수단을 일원화

변화

수단
수준

-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창업진흥원 설립 및 예산 근거 마련 변화

<표 7> 각 시기별 정책 내용 및 변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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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주식, 즉 소위 기업형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업자가 경영권 상

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에 소극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복

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

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 규

정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

법”)」이 2020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주식, 즉 소위 기업형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창업자가 경영권 상

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에 소극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복

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

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자료: 양현봉(2017), 양현봉 외(2018), 이우진 외(2017), 임길환·정유훈(2014), 조덕

희(2014; 2018), 조병문·신현한(2020), 하규수 외(2013), 한정미(2020) 저자 정리·요
약.

이런 창업정책 이슈의 개선방향을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책수단 및 수준 개선에 해당하는 1·2차원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1‧2차원 변화가 세부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중장기 창업

정책 실행 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즉,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기술, 사회, 경

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유사한 수단으로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정책의 경우 

경로의존성이 높아 정책방향전환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대응의 1‧2차원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3차원 변

화, 즉 패러다임 변동이 요구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창업촉진과 더불어 창

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실행 방안이다. 둘

째, 모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

이다. 셋째,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김선우·김강민, 2020)을 

통한 생존율 증가 및 성장을 촉진 방안이다. 특히 창업 준비 

및 초기단계가 향후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하므로 세심한 관심

이 필요하다6).

Ⅵ. 결론

문재인 정부는 혁신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디지털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혁신을 응원

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순환 

6) 조덕희(2014; 2018)는 창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 촉진 정책에서 창업기업의 생존률 제고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생존율 제고 그 자체를 세부
정책 목표 및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한계(좀비)기업 이슈(이상호, 2021; 정대희, 2015)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만 한다. 

시기별 
구분

개선 방향 유형

하규수 외
(2013)

- 창업 투자시스템 개선과 회수시장 활성화
-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차원

-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새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1차원

조덕희
(2014)

- 창업정책 목표 및 지원체계 정비 2차원

-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사업 실효성 
확보

1차원

- 창업기업 성장(고용) 촉진을 위한 자금·조세지원 개선 2차원

임길환·
정유훈
(2014)

-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 마련

2차원

- 기술창업 관련 재정사업의 이원화된 재원배분 체계 
개선

- 벤처·창업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의 연계 및 통합 
검토

- 창업기업자금지원 규모의 적정 수준 관리
- 모태펀드의 창업초기기업 지원 및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 확대
- 창업초기기업의 R&D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제거
- 창업보육센터의 예산 감액 조정 및 운영 개선
-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직 기능 강화

1차원

이우진 외
(2017)

- 벤처 회수시장 및 글로벌 정책 필요

2차원- 창업지원정책의 연계 및 통합

- 산업분야별 전문 인프라 구축

- 사업 수행(운영)기관 역량강화

1차원- 창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지원 확대

- 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양현봉
(2017)

- 실효성있는 창업정책수립체계 구축 2차원

- 효율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2차원

<표 8> 벤처·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양현봉 외
(2018)

-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1차원

-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창업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2차원

조덕희
(2018)

- 창업기업 수보다 생존율을 높이는 창업정책으로 전환 2차원

- 창업투자보다 창업가 중시형 창업정책 지향 2차원

- 창업지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1차원

조병문·
신현한
(2020)

- 차등의결권 도입 1차원

- 창업기획자, 전문엔젤투자자 기능 및 역량 강화 1차원

- 스케일업 지원 2차원

-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분업구조 확립 1차원

- 회수시장 활성화로 생태계 순환구조 완성 2차원

- 예비창업자 양성 2차원

- 재도전 안전망 구축 2차원

- 대학창업프로그램 개선 1차원

-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투자법 일원화에 대한 제안 2차원

한정미
(2020)

- 법률상 창업개념 확대 2차원

- 기술창업 개념 도입 2차원

- 창업 절차 개선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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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

럼 우리나라 창업정책은 과거부터 경제성장정책, 일자리정책, 
산업육성정책과 연계되어 세부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각 정부별로 추구했던 정책 기조에 의해 창업정책의 목표 및 

수단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창업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하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창업정책을 개괄해 보

는 것이 향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81년 이후 각 정부의 창업정책 변화를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정책변동 모형에 비해 주관적 요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장기

간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패러다임은 정책목표, 수단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까지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라고 정의된다. 이런 패러다임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동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정

책의 목표, 수단, 수준 모두 변한다고 본다. 이에 정책수단 수

준이 변하면 1차원 변화, 정책수단(수준 포함)이 변하면 2차
원 변화, 정책목표, 수단, 수준 모두 변하면 3차원 변화, 즉 

패러다임 변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 변동 유형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총 397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5‧6공화국 시기에는 중소기업 창업 촉

진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창업지원 정책이 체계를 갖

추었다. 문민정부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창업정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소기업청이 출범하여 수단과 수준

이 강화된 시기였다.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과 기존 기

업의 벤처 기업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벤처투자와 

같은 신규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자리 창출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분위기에서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

는 창업 생태계 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

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창업정책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

고, 벤처투자 정책을 일원화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

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정책목표, 수단, 수준이 모두 변하여 3
차원 변화, 즉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 나타난 시기는 제5‧6공
화국, 국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이며, 기존의 목표는 유지하고 

정책수단과 그 수준이 변한 시기는 문민정부, 참여정부, 이명

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나타났다. 
Hall(1993)은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정착되면 안정기를 거쳐 

변이의 축적기→실험기→권위의 손상기→경합기를 거쳐 새로

운 패러다임이 정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분석결과에 적용

해보면 제5‧6공화국 시기에 「중소기업창업법」 제정을 시작

으로 패러다임이 구축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시기에 「벤처기

업법」제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이후, 약 20
년 동안 기존 제조업 산업에서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의 디지

털 산업으로 바뀌었으며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필

요성 부각으로 2020년에 「중소기업창업법」 전부개정이 진

행되었으며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으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

한 과정을 몇 번 겪은 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이 이루어

졌다. 
현재 창업정책은 패러다임 변환기에 있다. 이러한 변환기를 

거쳐 안정기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창업정책과정(의제설정-형성-채택-집행-평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차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촉진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창업기업 지원, 선택과 집중의 지원, 성

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 창업정책 추진 초창기 정부 공식자료 미

비로 기사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본 연구의 한계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반영하여 분석 수준을 동

일하게 유지하고자 기사자료를 분석틀에 맞게 분류하고 정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창업정책의 질적 분

석에 이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양

적 분석하여 앞서 논의된 정책변화 유형을 다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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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ntrepreneurship policies of the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Paradigm 
by Hall(1993). A total of 195 newspaper articles and 202 government docum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policy paradigm shifts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objectives, policy instruments, and changing quality of policy instruments by each administration. The first 
paradigm was built during the 5th and 6th Republic, wher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was enacted in 
1986 to promote and support start-up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ext is the so-called ‘people’s government’ period wher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enacted to tackle the challenges posed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 new policy goal was set to promote and nurture venture companies seeking subsequent means to achieve it. The third paradigm 
shift took place during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overall revision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the scope of startups were expanded, new industries and technology startups were supported and promoted, and venture 
investment-related laws were streamlined. In additi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as promoted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nabling them to take initiative in implementing startup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low survival rate of startup compan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as rising policy issues for recent startup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due to startup policy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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